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은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

면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모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정부가 출범

하면서 정부3.0을 정부개혁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적용이 요청되

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이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적용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

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분절적 공급방식과 통합

적 공급방식 및 대안선택형 공급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이 효

과적으로 정차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시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안의 적용을 통해서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기초자치단

체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공급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

안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연구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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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시대적인 경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정부개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

부의 출범 2년이 목전임에도 여전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중

앙정부 차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공급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정보 및 지식의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기본모

형을 설계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적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

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공급에 기초를 두되, 수요

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근거로 맞춤형의 대안을 보다 심화시킨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수연구들은 수요자 중심행정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의 패러다임 변화

에 초점을 두었을 뿐 수요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의 구체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공급 대비 격차를 살펴보았다. 시･군 및 자치구의 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대상과 영향변수 및 현재

의 공급실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계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수요자 

및 서비스내용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수가 획일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 공급방식도 전반적으로 관련법제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신청과 

신청확인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일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획일성을 탈피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들

이 대부분 공급 특성의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

스공급이 공급 특성보다는 수요 특성에 의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차별적 공급방식은 공급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구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도

입 및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를 비

롯한 각계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

대안 모색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서비스공급의 초점

을 수요자의 특성 또는 편의에 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서비스 공급

에서는 정부가 가지는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한계적 조건들보다 

우선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급방식의 개선을 도모하

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의 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수요자의 결정권은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라 생산과정 또는 공급과정 등으로 

차별화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공급방식들과 달리 수요자의 결정

권의 수용이 당연하고도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분

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기조 자체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수요

자 중심행정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공급방식의 상황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공급방식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현실적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변

경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이는 공급방식의 기조를 수요자 중심에 두

되, 실제 수요자가 보유한 상황의 차별성에 따라 시스템 설계의 탄력성을 보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술한 실태분석과 외국사례의 고찰을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공급의 정책대안으로 3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 맞춤

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들의 검토방법은 대상서비스와 영향

변수는 수용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역량은 제약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3개의 모형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분절적 공급방



식과 통합형 공급방식 및 대안선택 공급방식이 그것이다. 첫째, 분절적 공급방식

은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수요 특성 또는 공급 특성에 따라 수요자별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절적 공급방식은 수요자의 연령

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수요그룹을 세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급방식을 차별시키는 시스템이다. 둘째,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

정의 수요자가 단일 서비스의 신청으로도 관련서비스를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

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전술한 분절적 공급방식이 특정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

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에 초점을 두

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공급

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제

시하고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특정서비스 공급기관의 다양화 

또는 충분한 정부역량이 전제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대안

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업의 기반이 구축되고, 수요자 유형별 맵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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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혁은 시장주의와 신공공관리

적 관점에서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원리를 도입

하는 동시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

도적 및 운영적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IMF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역대정부에

서 유사한 정부개혁의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즉, 정부규모의 감축과 공공부문의 

경쟁원리 도입, 권한의 분권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제도들

이 새롭게 적용되었다.1) 이러한 정부개혁의 정책기조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었고, 나아가 방법론적 다양성이 확대되었다.2)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개혁을 통한 정부성과의 제고와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서 만

족할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정부운영의 방식에서 정부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하고,3) 수요자 중심의 행정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부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과 달리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한층 구체화되고 강화된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정착

시키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3.0에 기초한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서

비스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정부의 행정계층 구조에 따르면, 수요자인 국민의 행정서비스 소비는 

일부의 행정서비스4)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3.0에서 목표로 하는 수요자 맞춤

형 서비스의 제공은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여기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

형 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

가 제공하는 전체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

한 대상을 도출하고, 대상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는 수요 및 

공급특성을 파악하며, 이에 기초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시스템의 표준

적 정책대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표준적 정책대안은 수요특성에 따

라 세분화될 공급방식의 유형적 구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수요

자 맞춤형은 수요특성에 따른 매우 다양한 공급방식으로의 분화를 전제하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제반조건에 비추어 수요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공급

방식의 분화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특성에 따른 공급방식의 일정수준 

분화와 그에 따른 유형별 표준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체 

기초자치단체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

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급자와 수요자 및 서비스 내

용, 서비스 공급방식 등이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의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념적 범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자 한다.

우선,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는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여기

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공급주체로 설정한다. 다만,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행정서비스 공급실태의 분

석은 시･군 및 자치구를 기본유형으로 하여 유형별 2개의 자치단체를 사례대상

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요주체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구

성원인 지역주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

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민으로 한정하고자 한

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맞춤형 공급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저하게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요청되는 서비스의 수요자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해당되나, 전술한 수요주체와 마찬가지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요구되는 서비스에 국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는 정부의 맞춤형 서비스 공급의 대상을 중심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

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요자 맞

춤형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11개의 서비스들은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나아

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들



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추가여부

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은 수요자 맞춤형 공급에 초점

을 두고 있으므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결정하는 서비스 공급의 절차와 방법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공급은 공급자를 중심

으로 하는 공급 효율성과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대응성 등에 따라 서비

스 이용 만족도가 차별화되지만, 이러한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서비

스 전달의 절차와 방법이다. 즉, 행정서비스의 전달에서 공급 효율성 또는 수요 

대응성의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전달의 절차와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

은 분석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개념적 특성과 대두배경, 연구분석 

틀의 설계 및 국내외의 유사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고찰

하는 문헌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대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 각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표조사를 

실시한다. 사례대상은 가급적 시와 군 및 자치구의 특성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

체로 선정하되, 조사 수용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다. 그리고 조사표조사는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

요자 특성과 지역적 특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대상으로 확정한다. 

셋째, 조사표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상서비스의 

공급한계를 분석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

지역인 시･군･자치구 각 2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

자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대상으로 도출된 서비스의 직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상선정을 위한 기준의 도출과 수요자 맞

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상 서비스와 공급방안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을 각 단계별로 실시한다. 

특히, 브레인스토밍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행정서비스의 공급에서 기본적인 관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천을 경험하여 

왔다. 행정서비스 공급은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국민을 양축으로 매개물인 

행정서비스가 전달되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인 국민

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은 달라져 왔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수요자인 국민을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 접근하였고, 따라서 행정서

비스의 공급에서 국민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정

부실패 이후 행정개혁의 과정에서 수요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수요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부문에서 접근하고 있는 수요자의 개념은 전

반적으로 고객과 소비자 또는 시민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개

념에서는 특정의 시점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일정

한 선택권으로 보유한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소비자의 개념에서는 시장메커니즘 

또는 비시장 공급자인 공공기관을 통해서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수혜자(Elcock, 

1996)로 바라보거나 시민의 개념에서는 공동체의 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익도 고려하는 사

람(Frederickson, 1991)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수요자는 정부의 행정

서비스 결정과정에 참요하거나 또는 최종적인 행정서비스를 구매 또는 소비하는 



행위자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일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단순

히 구매 또는 소비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가진 행위자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자에 대한 개념적 변화가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전술한 수요자의 개념에 기초할 경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수요자(고객) 

중심행정에서 서비스공급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즉, 수요자 중심행정은 행정을 고객인 주민의 입장에서 수행함으로써 생활의 질

을 제고하려는 노력(정윤수 외, 1999)으로 행정서비스의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

는 요구나 기대를 파악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생산 및 공

급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마찬

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이 고객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

다(주재현, 2003). 이러한 고객중심의 행정은 행정서비스의 결정내용과 전달체제

로 구분하여 접근되어 왔으며, 전자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품질의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리고 후자는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고객의 시간

적･경제적･정신적･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술의 논의를 기초로 하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기본적으로 고객중

심의 행정에 근거하여 수요자인 주민의 요구나 기대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수요자의 요구나 기대에 부합을 하되, 수요자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한 것에 비하여 수요자 맞춤형은 수요자를 수요특성에 따라 

보다 분절화한 것으로 수요특성의 구체화 또는 세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차

이가 있다. 이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수요특성의 반영을 한층 심화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생산 및 공급하기 어려운 국민의 생활수요

에 대응하기 위한 유･무형의 생산물이다. 이와 같은 정부서비스에 대한 관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고, 정부서비스에 대한 

관점은 대체적으로 행정이념이나 정부역할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역할은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수요자 중심행정으로 변화되

어 왔다. 전통적으로 관료제론에 기초한 공공관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전개되었

다. 즉, 국가의 정책은 정부의 단독으로 결정 및 집행하며, 책임 역시 정부가 단

독으로 지는 형태이다(황혜신 외, 2010).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서도 관료

제적 권위를 앞세운 정부우위의 관계구조로 정부가 민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행정개혁들

은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수요자 중심행정으로 변화시켰

다. 신공공관리5)와 거버넌스6) 등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행정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시각이나 의견을 중요한 변수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종래의 정부우위에서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재구조화되

는 현상을 나타냈다. 

전술한 바와 같은 행정역할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

급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즉, 기본원

리와 조직구성원, 기술, 권력, 조직, 프로세스, 행정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관점

에서 기존과 상당히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원리에서 기존의 합법

적인 절차와 법적인 평등 및 공평무사한 행정과 달리 과학적 합리성과 기능적 

전문지식 및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행태

에서도 기존의 법 원리와 선례 및 관습의 탐색에서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과 과학적 증거, 분석 및 문제해결기법의 활용으로 전환되었다. 기술은 통제

중심적 기술에서 인간･관리중심적 기술로, 권력은 자원 의존적에서 지식기반 의

존적으로, 조직은 계층적 관료제에서 유기적 네트워크로, 프로세스는 수직적･기

능적 분권화에서 수직적･수평적 협업화로, 행정문화는 닫힌 행정문화에서 열린 

행정문화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기반위에 서비스공급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의 폐단

을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

이다(이종수, 2013).

시장주의에 따른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메커니즘

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고객 지향적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중시하는데, 이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위탁･민영화의 확대, 정부 

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주의에 입각

하여 국민은 납세자 또는 일반적 공공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고객 지향성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질적 관리, 고객 중심의 서

비스 제공,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관리주의에 입각한 신

공공관리론은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 기법을 행정 전반에 도입 또는 접목하여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내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다

시 말해서 정부는 기업과 같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성과 지향적 관리, 권한이양, 품질관리 기법, 마케팅, 고객 만족 경영 기법 등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가격, 경쟁 등의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기업의 경영 원리 도입을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이 정부를 대신해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자유롭게 정부관료제

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석, 2002).

신공공관리의 주요 정책 수단은 인력 감축, 민영화, 재정지출 억제, 책임운영

기관, 규제 완화 등이다. 신공공관리의 인사개혁 수단에는 권한위임, 고위직 근



무평정 및 성과급제도, 임용 권한의 위임과 고위직 임용계약제 등이 포함되고, 

재정개혁 수단에는 운영예산제도, 연도 말 이월, 다년도 예산, 발생주의 회계 등

이, 그리고 서비스와 성과관리를 위한 개혁 수단에는 서비스 기준 제도, 성과 협

약, 전략계획 등이 포함된다(김번웅 외, 1997). 또한 신공공관리론은 고객 지향적 

행정과 기업가형 정부형태를 지향한다. 고객지향적 행정은 과거 행정 중심적으

로 공급자 중심적인 관행으로부터 민간 중심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이종범, 1995). 기업가형 정부는 기업운영 방식인 경쟁주의, 성

과주의, 업적주의의 개념을 정부조직 내부에 적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개선된 

공공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신공공관리의 원칙은 전문 관리자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기관, 공공 부문 조직

의 개별적인 독립 조직으로의 전환,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민간 부문과의 경쟁 

확대, 민간기업 스타일의 사업 집행과 경영 관행 강조, 재원 사용에서 규율과 검

약 강조를 포괄한다(Hood, 1991). 또한, 기관책임자에게 관리상의 자유와 재량권 

부여, 특정 기관의 독점 배제, 계약제나 공개입찰 절차를 통한 경쟁 방식 도입, 

탄력적인 보수와 채용, 내부 규칙 제정 허용, 직접경비의 절감, 근무 규율의 확

립, 기업의 규제 준수비용 축소 등을 포함한다(Hood, 1991; 윤은기, 2003).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고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

객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김재문, 2000) 또는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

부 자료를 분석･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지원･평가하

는 관리체계로 정의되고 있다(이상민, 2000).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CRM은 신규

고객의 획득, 기존 고객 유지 및 고객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기위한 광범위한 접근으로 보

고 있다. 또한 CRM은 마케팅 각 단계에서 축적되는 고객정보를 체계적으로 이

용하여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활동, 즉 조직 업무프로세



스의 총체(김동훈, 2000)이며, 고객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우량 고

객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통한 

생애가치(LTV, Life Time Value)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고객만족경영과 1:1 마

케팅 전략 그리고 IT 기술이 결합된 선진마케팅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손

용락, 2000).

이처럼 CRM의 개념에는 사업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의 인식 전환,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활용, 우수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을 분류하여 차별화하고, 

대중마케팅(Mass Marketing)과 상충되는 새로운 마케팅방법의 도입을 의미한다. 

기업은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

하여 정보,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마케팅 능력, 과정, 사람, 운영 

등의 횡적기능 통합을 추구한다. 또한 기업은 CRM을 통해 고객에 대한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기업은 고객을 수익기여도와 이탈도를 기준으로 분

류하여 수익기여도가 높고 이탈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객충성

도를 강화할 보상 및 유인제도를 실시하고, 수익기여도는 높으나 이탈가능성도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집중적 관리(Alert System)를 적용하여 고객관리를 하며, 

수익기여도는 낮으나 이탈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케팅 경로로 유

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수익기여도도 낮고 이탈도도 높은 고객에 대해서

는 마케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De-Marketing 전략을 적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한다(염명배, 2001).

� �



이에 비하여 PCRM(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CRM을 공공

부문에 적용시킨 개념으로 평등한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목

적으로 하며 차별과 소외의 최소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자동화, 양

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국민참여 극대화를 중점전략으로 삼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위세아이텍, 2000). 또한 공공기관과 공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또는 문화로 정의

되기도 한다(유비즈시스템, 2002). 

PCRM의 개념요소로는 첫째,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단계로서 

각 부서별로 운영되었던 Date Warehouse를 설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수집하는 단계, 둘째,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로 서비스

와 수요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수요자별, 이용자별, 서비스와 용역의 

공급량 정도 등에 관한 분석 실시, 셋째,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그룹

화, 세분화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의 잠재적인 대상자를 미리 확보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의 준비, 넷째, 분류화된 주민들에게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와 행정형평성 적용, 다섯째,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한 민원서비스 부문

에 우선적 적용, 마지막으로 부서간의 수평적인 업무관계를 강화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강화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경훈 외, 2006). 

따라서 PCRM이란 공공기관의 공익적 관점에서 고객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구별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고객집단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

한 뒤 그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선행적 또는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이 극대화 되도록 계획�집행�평가�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종엽 외, 2008).



정부가 PCRM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성공적인 PCRM 구축

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한편, CRM은 고객을 선별하고 구분(segmentation)하는 것은 고객의 평생가치

를 극대화하여 충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의 수익성을 높이고, 신규 고객을 

획득하며,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여 

경쟁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PCRM은 수익성이 

아닌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형평성, 효율성 및 수요 대응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행정 대상자들은 모두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야 하고 그 서비스로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박희

서･김영환, 2005).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이다.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Cleveland, 1972), 정

부 없는 거버넌스(Peters, 1988)’ 등의 주장은 거버넌스와 정부의 관계를 설명하

는 것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학

문분야의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다원적 주체들 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통치, 협력적 통치 

또는 통치체제나 통치활동 등으로 쓰이고 있다(조명래, 1999; 정병순, 2000). 경

제학 분야에서는 공동체적 자율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이를 자치체계 또는 자치제도로 사용하고 있다(Ostrom, 1990).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은 협의적 개념과 일반적 개념, 광의의 개

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정정길, 2000). 협의적 개념으로서 거버넌스는 

인사나 예산 및 내부관리에 내부통제 완화, 분권화, 재량권 확대, 민간 기법의 도

입 등을 통한 행정내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 개념은 서비스 연계망을 중

심으로 하는 협의의 신공공관리 개념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것과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적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을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

다(Terry, 1998). 마지막으로 광의의 개념은 협의와 일반적 개념에 참여주의와 공

동체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Osborne과 Gaebler(1992)가 주장하는 ‘기업가적 정부’

가 여기에 해당한다(Osborne & Gaebler, 199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세계

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국가의 기능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석준 외, 2000). 먼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약화시켰으나, 시민사회 또는 시장 및 국제체제가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신자유

주의 사조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문화적인 큰 변화가 초

래되었다.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시장의 역할은 확대된 반면,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던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활동영역도 

커져감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자유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으로 정보화

는 정부, 사회, 시장 등 국가운영주체 간의 관계를 변화시켰으며 과거 산업사회 

운영 틀의 근본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정보화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를 야기 

시켰으며, 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 체제 약화를 가져왔다. 그 대신 네트워

크와 사이버통신을 통해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정보화의 확산은 기존의 노동계급을 약화시켰으며, 새로운 지식노동자계급의 등

장으로 노동과 자본의 경계는 무의미 해졌다. 세 번째로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

내･외의 정치･경제･사회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통치능력을 약화시켜, 시

민사회, 시장, 국가, 국제체제 등의 공동체 운영에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체제

나 행위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하였다.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다양한 행

정서비스의 요구에 기존의 정부는 대응능력의 한계를 보임으로서 거버넌스의 필

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상황에서 통치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존 국가중심의 통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와 공급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이다

(Kooiman, 1993).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달라진 환경과 정부기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국가운영체제이다. Jessop(1995)은 거버넌스를 기존의 관리주의의 

정부가 기업가주의로 변화하고, 케인즈적 복지국가에서 슘페터적 작업국가로 변

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 보았다. 그러나 Smith와 Ingrahm(1997)

은 거버넌스를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통치체제의 전환과정

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중심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

하는 입장을 지니며, 전통적인 국가 중심인 통치에 비해서는 국가가 시장이나 

시민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가 더 민주적이고, 더 경쟁적인 성격을 지닌다. 통치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네트워크나 파트너십

을 더욱 많이 지니는 차이점이 있다(김석준 외, 2000).

국가중심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중심적인 위치에서 문제

를 해결해 나가며,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정부에 도입하여 기업가적인 정부를 

구성하거나, 민간부문에서 쓰이고 있는 효율적인 관리기법들을 정부에 적용하여 

유연성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중심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원리는 관료주의와 관

리주의이다. 관료주의는 합리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관리

주의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주된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합리주의, 



능률성, 효율성, 합법성 등을 정부운영의 내부적인 기본 가치로 삼는다. 

이러한 국가중심 거버넌스는 학자에 따라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 정부, 탈규

제적 정부모형, 경쟁국가론, 조종국가론 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방향잡기’의 관점에

서 정부중심 거버넌스의 형태이다(Rhodes, 1996). 다시 말해서 신제도주의 경제

학이 주장하는 관리주의적 대안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운영에 정

부가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는 기존의 ‘노젖기’를 줄이고 ‘방향잡기’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Osborne과 Gaebler의 ‘기업가적 정부’의 개념은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가지고 국

민을 고객으로 최우선시하는 기업가적 정신을 정부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들면서 고객 지향적 정부로서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최선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행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Osbone & Gaebler, 1992).

한편, Peters(1988)의 탈규제적 정부모형은 정부내부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독창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부의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Peters, 1988). 경쟁국가론

(Competitive State)은 세계화에 의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자체도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되면서 등장

한 이론이다. 경쟁국가론은 세계체제의 기능을 중시하는 가운데 국내의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에 시민사

회와 시장이 국가와 함께 상호 공존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는 세계화에 자본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표적

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국가론(Streuerungsstaat)은 신조합주의와 

체제이론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나아가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 수

준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의 



차원도 국민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리저널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및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 다원화 된다. 

국가중심 거버넌스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정부가 모

든 것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간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이명석 외, 2008). 다시 말해서 자율적인 행위자

와 조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

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hergold, 2008). 협력적 거버넌스에

서의 '협력'이 의미하는 바가 정부와 시민 간 상호관계의 진화과정에서 양자 간

의 관계가 가장 수평적인 상태를 칭할 때, 정부와 시민은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

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며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진화과정

에서의 협력은 정부와 시민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

과 관련한 공동의 의사결정과 공동의 집행을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른 여타의 거버넌스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명석, 2010).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거버넌스 내에서 참여자들의 상호 관

계는 수평적이지만, 해당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발전시키는 것

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므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참여는 정부 정책 또는 사업에 대

한 단순한 의견제시 이상의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에서의 다양

한 참여자들은 쌍방향적이고 다자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

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참여는 의사결정 이후의 환류과정에서도 나

타난다.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집합적인 행동을 의미한

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공동 활동(joint activities), 공동 구조(joint structure), 

공유된 자원(shared resources), 구조화된 장치 또는 배열(structured arrangement)을 

갖고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식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 



권한에 의한 강제성을 지니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

여야 한다.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의견

일치를 추구한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현실적인 의견

일치는 쉽지가 않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행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

준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참여자가 노력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zero-sum'이 아닌 'win-win'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과 상호작용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선행연구는 수요자 중심행정을 모색하기 위한 보

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고, 국내외적으로 다수 연구가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정부실패 이후 행정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1980년



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아주 오랫동안 수요자 중심행정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우선, 국내의 선행연구는 고객지향적･수요자중심적 행정에 관한 연구와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정부의 행정시스템에 적용하는 관련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접근되어 왔다. 서비스공급에 국한하

여 기존 연구의 특징을 보면, 연구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엄기욱, 2006; 권혁인, 

2007; 김주원, 2007) 그리고 공급방식으로 민간의 CRM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다

수를 이루고 있다(강성홍･최순호, 2003; 오영균, 2006; 한상린･조성숙, 2006; 주

문제･손영우, 2007).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최병학, 2002; 김영희, 2005; 주재현, 2006). 

이 외에도 연구대상으로 민원행정(박통희, 1996)을 그리고 공급방식으로 전자정

부의 구축(홍형득, 2005) 등을 다루는 연구들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수요자 중심

행정의 실현에 대한 정책대안의 개발과 더불어 제도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외국의 선행연구는 수요자의 역할변화와 개념, 공공서비스의 혁신 및 각

종의 사례연구 등을 대상으로 접근되어 왔다. 따라서 국내의 선행연구와 달리 

구체적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보다는 수요자 중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와 이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관계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다수의 연구

에서는 수요자 중심행정에서 소비자의 권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

급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한의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선행연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장서비스의 범위와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연구들은 개

별서비스의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중심 서비스의 전환을 

도출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은 개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중심 서비스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결과에 따르면,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는 전술한 선행연구

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중심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

심의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보다 더 

구체화된 수요자 맞춤형까지 포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은 원

칙적으로 고객중심의 공급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나, 한층 더 구체적인 공급시스

템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시스템 일반이나 행정서비스 

전달체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든 전반적으로 개별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

어서 정부 3.0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 공급체제의 분석에는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하다. 정부 3.0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 공급은 기본적으로 전체 관장 서비

스 공급의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방안의 구축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공급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단일의 수요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공급

과 달리 수요자 특성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적정한 유형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부합한 공급방식을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

존의 행정서비스 공급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급시스템의 설계에 목적을 둔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필요한 대상 서비스를 도출하고,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서 차별화

된 특성요소를 분석한 이후에 특성요소를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시스템

을 설계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PCRM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의 공급시스템은 민간기업과 

달리 수요특성에 따른 탄력적 변경에 일정수준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적

정한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



급에서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분절적 공급과 통합적 공급 및 대안선택 공급을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표준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실태분석에서는 세 가지 요소의 

파악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는 기초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대상

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필요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

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해당 서비스들이 수요 특성 또는 공급 특성의 어느 요소

에 의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으로 전환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서비스들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는 현재의 공급시스템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태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서비스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

급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술한 실태분석의 목적을 위하여 사례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표조사와 면담조

사를 실시한다. 사례대상은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시･군 및 자

치구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2개씩의 사례단체를 선정하였다. 시의 사례대상으로

는 안동시와 정읍시를, 군의 사례대상으로는 순창군과 옹진군을 그리고 자치구

의 사례대상으로는 마포구와 서초구를 선정하였다. 사례대상의 선정은 기본적으

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유형을 기초로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나, 사전 

조사를 통하여 대응성이 확보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실태분석

의 방법으로는 사례단체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기초로 담당공무원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3.0은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및 서비

스 정부의 구축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이와 같은 정부3.0의 비전은 기본적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또한 정부3.0

의 추구가치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개방과 

공유는 정보활용에 관한 것이고, 소통과 협력은 정부운영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3.0의 추구가치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활용은 개방과 더불

어 이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정부운영은 정책별로 상호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조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부3.0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고안된 것이

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운영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 안전행정부(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3.0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즉, 정부의 운영방향은 기존의 정부중심 또는 국민중심에서 국민 개개

인에 초점을 두고, 핵심가치에서는 효율성 또는 민주성에서 확장된 민주성으로, 

참여방식은 관주도･동원방식이나 제한된 공개참여에서 능동적 공개･참여로 그

리고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일방향 제공 또는 양방향 제공에서 양방향･맞춤형으

로 제공되며, 주요수단은 직접방문이나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

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및 서비스 정부

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즉,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데

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며, 민･관 협치를 강화하며,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중심

의 서비스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며,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금창호, 

2013).



정부에서 수립한 서비스정부의 추진계획은 박근혜정부의 5년 임기를 대상으

로 3단계의 단계적 추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정부3.0의 서비스 정부 구축을 위

한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설계하고, 이를 3단계의 단계적 과

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제1단계는 박근혜정부의 출범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정부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장애인과 출산 및 노인대상으로 행정서비스맵을 시범적으로 제

작하고, 통합 생활민원정보 서비스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2013년 

하반기까지 서비스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

스의 과제를 발굴하고, 생활민원 정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제3

단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비스정부의 정착 및 확산단계로 수요자 맞춤

형 서비스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과 생활민원 정보서비스의 확대 및 기능 고도화

를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구상에 따르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적용대상은 크게 4개

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정부 전체를 대

상으로 수요 및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이다. 즉, 출생과 취학, 병역, 이사 등 

생애주기의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망시에 72종의 민원사무 중 유족연금신청 등 18종의 서

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다.



둘째,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이다.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 등 수요자가 보유한 개인적 특성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제공

되는 것이 필요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각 유형별 서비

스를 세분화하여 적용대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편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민원24｣의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대상서비스의 공급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검진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

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해당된다. 기본

적으로는 정부대표포털(www.korea.go.kr)을 통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를 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포털이나 전문 커뮤니티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 및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 」

넷째, 시스템의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가 가능한 서비스의 공급

이다.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행정기관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서 원스톱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에서 수요특성에 기초한 서

비스의 사례로 11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들은 급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요자의 연령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안동시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필요한 대상서비스는 10개로 제시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급부서비스인 사회복지 분야의 10개 서비스가 수요 특성 및 

공급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제시된 10개의 대상 서비스들은 수요 특성에 근거한 것이 8개 서비스

이고, 공급 특성에 기초한 것이 2개 서비스이다.



전술한 10개 서비스에 대한 현행의 공급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서비스들이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의 신청을 하고,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한 

이후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유일하게 바우처를 활용함으로써 공급 특성에 따른 차별화를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서비스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획일적

으로 공급되는 것은 적극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현재까지는 마련

되어 있지 않은 것에 연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규정을 초월하는 적극행정

에 따른 시행착오 등에 대한 허용이 제도적으로나 조직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

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성을 탈피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읍시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필요한 대상서비스는 13개로 제시되고 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13개 서비스가 수요 특성 및 공급 특

성을 고려할 경우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제시된 13개의 대상 서비스들은 수요 특성에 근거한 것이 9개 서비스이고, 

공급 특성에 기초한 것이 4개 서비스이다.



전술한 13개 서비스에 대한 현행의 공급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안동시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서비스들이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의 신청을 하고, 신청내

용의 적합성을 판단한 이후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공급

하는 것이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에는 수요 특성 또는 공급 특성에 기초한 차별

화된 맞춤형 공급절차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옹진군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필요한 대상서비스는 12개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의 12개 서비스가 수요 특성 및 공급 특성

을 고려할 경우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시된 12개의 대상 서비스들은 수요 특성에 근거한 것이 6개 서비스이고, 공급 

특성에 기초한 것이 6개 서비스이다. 전술한 안동시 및 정읍시에 비하여 공급 특

성에 기초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술한 12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현행의 공급절차를 제시하

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안동시 및 정읍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서비스의 신청과 



검토 및 획일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 감면신청은 2가지

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병행 활용함으로써 대안선택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순창군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필요한 대상서비스는 22개로 제시되어 사례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등 사

회복지 분야 및 지방세 분야의 22개 서비스가 수요 특성 및 공급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시된 22

개의 대상 서비스들은 수요 특성에 근거한 것이 13개 서비스이고, 공급 특성에 

기초한 것이 9개 서비스이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에는 여타의 사례단체와 달리 

사회복지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다.



전술한 22개 서비스 가운데 3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현행의 공급절차를 제시하

고 있으며, 제시된 사례들이 모두 차별적인 공급방식들이 적용되고 있다. 기초생

활수급자 감면신청은 방문서비스가 출생사망 후속처리와 체납정보 제공은 원스

톱 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현행 공급절차를 제시하지 않은 19개 서비

스들은 여타 사례단체와 마찬가지로 획일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담당자 면담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순창군 역시 해당 서비스의 공급절차가 획

일성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마포구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필요한 대상서비스는 15개로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사회복지 분야 및 지방세 분야의 15개 서비스가 수요 

특성 및 공급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시된 15개의 대상 서비스들은 수요 특성에 근거한 것이 9

개 서비스이고, 공급 특성에 기초한 것이 6개 서비스이다. 마포구의 경우 여타 

사례단체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대상으로 제

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술한 15개 서비스에 대한 현행의 공급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서비스들이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의 신청을 하고,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한 

이후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여타 

사례단체와 달리 차별적인 서비스 공급방식보다는 획일적 공급방식의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의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필요한 대상서비스는 4개로 제시되고 있다. 

출산장려 및 영유아 검진 등 사회복지 분야와 민원분야 및 안전분야에서 4개 서

비스가 수요 특성 및 공급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것

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시된 4개의 대상 서비스들은 수요 특성에 근

거한 것이 2개 서비스이고, 공급 특성에 기초한 것이 2개 서비스이다. 서초구의 

경우 여타 사례단체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민원분야와 안전분야에서 대상 서비스

가 제시된 특징이 있다.



전술한 4개 서비스에 대한 현행의 공급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서

비스들이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의 신청을 하고,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한 이

후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대상분

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공급절차는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전술한 6개 사례단체의 서비스 공급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서초구의 4개에서 순창군

의 22개까지 사례단체별로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담

당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가 법적으

로 유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순창군에서 제시한 22개의 서비스들이 여타의 사

례단체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도출된 핵심변수는 전반적으로 공급 특성보다는 수요 특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대상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공급방식은 기본적으로 획일적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당 

서비스의 수요 특성 및 공급 특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음에도 공급방식의 획일

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술한 바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서비스의 공급실태를 분석

한 목적은 현행의 공급방식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함

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수요자 맞춤형 공급의 대상을 도출하

고, 이를 수요자 맞춤형 공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현행 서비스공급의 한계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의 기초자치단체 서비스의 공급실태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

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전술한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요자 및 서비스내용의 차이와 상관없

이 다수가 획일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 공급방식도 전반

적으로 관련법제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신청과 신청확인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역할이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행정기조의 변화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일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획일성을 탈피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

나, 이러한 변화들이 대부분 공급 특성의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

제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공급 특성보다는 

수요 특성에 의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차별적 공급방식

은 공급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차별적 서비스공급의 사례가 소수이고, 그

러한 사례들은 공급 특성의 반영이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수요 특성에 대한 공

급방식이 부재하다는 것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아

직까지는 조성되지 않았거나 공급 특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구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도입 및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대책이 수반되어

야 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실패 이후 행정개혁의 추

진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즉, 행정의 기조가 종래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이에 기초하여 행정서비스의 공급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수

요자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수요자 중심

의 서비스공급을 보다 심화된 공급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모든 국가에서 체

계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아니다. 보다 진전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음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있으며, 또한 수

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포괄적 유형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서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사례선정의 일차적 기준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방식을 적용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례분석의 목적이 정책대안의 개발에 필요한 준거를 

확보하는 것에 있고, 이와 같은 목적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사례분석에

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가급적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방식별 사례를 

포괄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사례선정의 이차적 기준으

로 국내외를 망라하되, 사례의 균형성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방식별 국내외의 수적 균형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례로부터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례대상의 선정방식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전술한 사례대상의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

의 방식별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방식의 사례는 분석

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기존의 고객지향적 서비스공급에 비하여 진전된 개념이고, 이에 따라 공급방식

별 부합성이 매우 높은 사례들이 부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동시에 직업교

육서비스에 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직

업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율성 또한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된 제

도이다(조준모 외, 2010).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2008년 9월 22일부터 대구와 광주지역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실시하였고, 2009년 3월 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의 직업훈련 제도와는 달리 구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발급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일정 금액

(1년 200만원)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동부, 2009).



기존의 실업자 훈련제도는 구직자들의 수요를 훈련 주관기관이 산정하여 희망

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실제 교육훈련 수요와 공급간에 간극이 발생하였으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하에서는 정부가 훈련 희망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훈

련 수요자는 주어진 금액 내에서 스스로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고 수강하여 수요 

탄력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만, 훈련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훈련

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중도 탈락자를 방지하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혜원, 2008).

동 제도는 기존의 직업훈련지원방식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

선, 훈련과정의 선택권은 수요자에게 주어지지만 ‘적합훈련과정목록’은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훈련 

시설의 현황과, 시설별 수료생의 만족도와 취업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

자의 선택을 돕는 것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는 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급

하는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수강 프로그램을 수요자

와 협의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관리하여 취업지원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과 훈련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와 점검활동도 실시

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시장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훈

련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훈련생의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또는 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과 비교하

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훈련의 참

여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의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실효성을 거

둘 수 있다. 이 제도와 같이 수요자에게 선택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행정시스템

을 도입할 경우는 정부의 기능 역시 질적, 양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다만,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제도와 비교할 때 서비스전달 체계의 복잡성이 

높아지고(예: 교육훈련기관의 수 증가, 카드결재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제휴, 고

용센터의 기능 증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 또한 증가하게 되며

(예: 적합한 훈련과정 목록 관리, 개인별 훈련/취업 정보 통합 관리), 제도의 의도

하지 않은 결과(예: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민간훈련기관의 교육의 질 저하)가 발

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시스템을 성공



적으로 도입,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구조가 프로그램 통제에 적합한 

과거의 정부 모형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하고, 날로 

다양화되는 수요자의 요구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

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

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Cabinet 

Office, 1998; 최영출･하혜수, 2002). 

행정서비스헌장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8년이다. 종래의 규제 

및 절차 중심의 행정형태를 고객만족의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던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도입 당시

의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지침(행정자치부, 2003)에 따르면, 도입목적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의 쇄신이다. 서

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

적 선택권자임을 천명하고, 규제･절차 중심의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며,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하

기 위함이다. 둘째,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기대의 충족이다. 행정서

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

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셋째, 정부개혁의 전략이다.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국

민지지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

주로 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는 1998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우정, 소방, 철도 등 

10개 현업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하였다. 이후 연도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

나, 2007년 이후로는 커다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정서비

스헌장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만족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이 김대중 정

부의 행정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정권적 특성을 달리 하는 정부가 들

어섬으로써 제도적 관심을 상실하게 된 것에 원인이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서는 행정혁신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용행정이 정부개혁의 중심화두로 

제기되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금창호, 

2003). 첫째,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고객만족개념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종래의 행정이 주로 능률성을 기본가치로 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운영되어 왔다

면,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고객만족을 기본가치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운영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계약개념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공언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아니라 고객

인 주민들과의 가시적인 계약에 준거하여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행정서

비스헌장제의 필수적 구성내용에 해당되는 서비스 이행기준은 원칙적으로 고객

인 국민의 의견수렴과 협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다. 셋째, 행정서비스헌장제

는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정서비스의 품질기준

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

로써 목표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전술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 내용

으로 설계되었다. 즉, 전체의 내용을 필수적 내용과 임의적 내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필수적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건으로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고, 이에 비하여 임의적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에 제시된 핵심적 사항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필수적 내용에는 서비스 이행기준, 고객참여와 의견제

시, 시정 및 보상조치가 포함되고, 임의적 내용에는 전문,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

보장, 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공표, 고객협조사항 등이 포함된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공급을 제고하는 성과에도 불구하

고, 관리요소별 부합도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못하였다. 품질기준의 설정에서는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준성을 설정하

였다. 또한 고객의 선택권 확대에서도 해당 요소에 대한 관리제도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에서는 초기에 비하여 시간이 경

과할수록 관리목적이 다소 변질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행정의 이념에 따라서 정부서비스

의 공급에서 고객만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한계는 적

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정부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관리가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적 측면에서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2007년 4월, 사회서비스 분야에 전자바우처라는 

전자적 매체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복지재정 및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회서비

스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설립되었고, 노인돌보미서비

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출산전진료비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아이사랑카드 등

에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사회서비

스 신청부터 서비스 결제와 비용지급까지 전체 과정이 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제 

수단으로 자동으로 처리되게 된다.

수요자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서비스 수

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지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선호와 

선택이 존중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전술한 바우처제도의 일반적인 장점에 더하여,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전자

바우처 제도는 종이바우처 제도에 비해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이 높고, 사회서비

스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급자임을 드러내는 빈도가 줄어들어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서 서비스 운영현황이 실시간으로 감시되므로 부

정사용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수급과 공급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여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성철, 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역시 아직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으로서 완전

히 자리 잡고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숫자가 

증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인돌보미사업의 경

우에는 시군구 당 2개의 불과한 반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경우는 8개에 달

해 서비스간 편차가 크다.

또한 사회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수요자로 하기 때문에, 전자정부화

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는 사회서비스 전

자바우처의 경우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서 전자바우처 사



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정보화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고

성철, 2008).

홈택스 서비스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홈택스 

서비스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11대 사업의 하나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4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기존의 오프라인 세무업무는 납세자가 세금신고서를 서

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발

생되었다.

이러한 절차상의 복잡성은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

여, 기존 세무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홈택스 서비스

를 시작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 2008). 홈택스로 처리가 가능한 주요 서비스

로는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민원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세무대리정보

관리, 과세자료제출, 신고납부확인, 세무정보조회, 세액계산 등 부수적인 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다.

여타 전자정부 서비스와 달리 홈택스 서비스가 높은 수용도를 보이는 이유는 

홈택스 서비스가 오랜 기간에 걸쳐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피규제자인 납세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

적인 홈택스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세무관련 온라인 응용시스템의 



개발 시점은 1997년 ‘납세증명민원 온라인 발급’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최

흥석 외, 2006).

온라인화 초기에는 관심과 참여도 부족하였고, 기술적인 편의성도 떨어져 활

용률이 낮았으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초기 홈택스 사업들은 시스템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여 시스템 전환단계와 산출단계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시스템

의 기술적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홈택스 고도화 사업단계(2005~2006)에는 고

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주목하여 개인납세자의 유형, 

사업자의 사업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였다(최흥석 

외, 2006).

전자정부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

의 성격, 수요자의 행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프로세스의 혁신만으로는 성공

적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의 고도화와 응용시스템 개발 

역량의 축적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발전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

시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역량이 필요하며, 개발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물적, 제

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IT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의 사례를 소개할 때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호주의 

Centrelink이다. Centrelink는 1997년에 사회정책과 행정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주

도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Centrelink는 은퇴자, 가족, 부모, 장애인, 원주민, 



소수민족 등 다양한 수혜자 집단에 각종 정부 보조금의 지급과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Centrelink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수는 2008

년 현재 7백8십만 명에 달하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3분의 1이 Centrelink를 통

해 집행되었다.

2007년 현재 Centrelink는 31개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각 프로그램 담당 기관과 Centrelink 간에는 파트너십 협약으로 연결되어 있

는데 그 중 중요한 조항은 Centrelink가 호주 정부, 프로그램 담당기관, 이해관계

자, 그리고 고객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다(Barrett, 2009).

Centrelink의 조직 운영상의 특성은 Centrelink가 다른 정부기관을 대행하여 서

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Centrelink의 

클라이언트는 프로그램 담당기관이고, Centrelink는 이 기관들을 대신해서 서비

스 ‘공급’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Halligan, 2008).

Centrelink는 고객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수요자에 대한 책임

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entrelink의 수요자에 대한 책임

은 Centrelink의 고객서비스헌장(Customer Service Charter)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고객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성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고객상

담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Barrett, 2009). 

서비스 공급에 특화된 조직으로서의 Centrelink가 기존 서비스 공급체계에 대

안적 모델로 등장하게 된 것은 기존 서비스전달 체계가 보여준 문제점들에 기인

하고 있다. 다수의 사회서비스 수요자들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서비스 공급망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생하

는 비효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중복성은 수요자 측에도 많

은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이러한 문제는 기존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

었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전달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Centrelink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Halligan, 

2008).

그 결과 Centrelink는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전일적

인(holistic) 서비스전달 체계로 통합하는 모델을 지향하였다. Centrelink 모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고객중심의 시각에서 수요자들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상한 점이다(Halligan 

2008; Vardon 2002). 이전 모델에서는 공급자 시각에서 누가 어떤 서비스의 수혜

자격을 가지는지, 그에 수반되는 의무는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Centrelink 사례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만

들기 위해 서비스 “전달”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기존 정책집행 

기관들과 수요자들에게 복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점이다. 서비스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과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서비스제공 과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효

과성, 그리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여타 행정개혁 사례에서 

공히 발견되나, 기관간의 협조나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완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Centrelink는 마치 거대유통망을 가진 유통업체들이 생산자들을 대

신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며, 수요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을 다양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동시에 전달의 효율성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중심의 비전과 기업가

적 정신을 결합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2006년 시작되어 2010년 완료된 iGov2010 사업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e-Government Action Plan II로 대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단계 사업인 e-GAP I의 성공적인 수행에 힘입어 2006년부터 시

작되었다. e-GAP II의 기본적인 구상은 싱가포르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통합적이

고, 보다 접근성이 높으며, 보다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e-services를 제공하

기 위한 네트워크형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즐거운 고



객(delighted customers)”, “연결된 시민(connected citizens)”, “네트워크형 정부

(networked government)”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Tan et al., 

2008).

첫 번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우선적으로 착수한 사업은 이

용자 그룹에 따라 정부포털(SINGOV), 시민포털(eCitizens), 그리고 비즈니스 포

털(Enterprise One)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단일 전자정부 포털사이트(www.gov.sg)

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어서 고객을 “즐겁게 하기(delighting)” 위해서는 고객들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추진

하였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공공도서

관과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고 키오스크를 전국에 설치하여 무료 인터넷접속 환

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 역량이 뛰어난 시민들을 위해서는 MyeCitizen 포

털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선호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심채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기관중심(agency-centric)의 시각에서 

벗어나 고객중심적(customer-centric)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Public-Private-People Integration”이라는 슬로건에 축약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

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연결된 시민”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였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중개하기 위한 사이트

를 개설하고, 시민들이 국가적 이슈와 정책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로서 Consultation Portal(www.Feedback. gov.sg)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 목표인 “네트워크형 정부” 구상은 기관간의 상호운영성(interoper 

ability)과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의 EA[Enterprise Architecture] 사업 안에 공공서비스와 관

련된 원칙,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Service-Wide Technical Architecture 

(SWTA)를 포함하여 정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e-GAP II의 성과는 다음단계인 iGov2010으로 계승되어 2006년 5월에 시작된 

iGov2010은 서비스 통합의 수준을 넘어서 정부의 통합이라는 단계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였다(Accenture, 2007). e-GAP II에서 강조되었던 3P(Public, Private, 

People) 역시 중요한 목표로 재강조되었고, iGov2010에서는 조직구조를 초월해서 

규정과 절차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필요와 의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을 재편하는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를 강조하였고, 따라서 iGov2010의 마스터플

랜은 다음 네 가지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Increasing Reach and Richness of e-services”이다.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증대하기 위한 이 전략은 MyeCitizen 포털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이전단계에서 이 포털은 시민들

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데 초점

을 맞추었으나 iGov2010에서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가 수요자 개개인

의 필요를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Increasing citizen’s mindshare in engagement”이다. 시민참여 증대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하나는 싱가포르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 포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자신과 특성을 공유하는 시민들과 특성화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단유

형별로 특화된 전자정부 포털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Enhancing capacity and synergy in government”이다. 정부조직간의 협력

과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eGAP II에서 수립된 SGEA[Singapore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재

무와 인적자원 관리기능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enter 

of Shared Services(vital.gov)를 구축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이다. 이 전략은 싱가포르의 

민간 정보통신기업과 연계하여 싱가포르의 전자정부사업경험을 다른 국가에 적



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키는데 산업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

과 물류에 관련된 모두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TradeXchange 

사업은 싱가포르 국내기업과 정부기관으로만 사업의 범위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

라 지역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그 목적과 방

법에 있어서 여타 사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전략

의 독특성은 정부가 공공정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수요자를 위한 시

스템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상업적 활동과 그에 필

요한 정보까지도 공적인 영역, 즉 정부가 주도하는 포털에 포섭시키려는 전략이

라는 점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예: Youth Portal)에까지도 국가

의 적극적인 개입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싱가포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사

업을 추진해 온 것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의 한계를 일정 수준 극

복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전술한 국내외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서비스공급의 초점을 수요자의 특성 또는 편의에 둔다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정부가 가지는 다양한 한계들이 존

재하지만, 그러한 한계적 조건들보다 우선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급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의 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의 결정

권은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라 생산과정 또는 공급과정 등으로 차별화되기도 하

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공급방식들과 달리 수요자의 결정권의 수용이 당연

하고도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러한 현

상은 행정의 기조 자체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수요자 중심행정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공급방식의 상황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공급방식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현

실적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이는 공

급방식의 기조를 수요자 중심에 두되, 실제 수요자가 보유한 상황의 차별성에 

따라 시스템 설계의 탄력성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 또는 소비하는 수

요자에 초점을 둔 접근전략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의 서비스 공급체제가 갖

는 다양한 한계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자의 편익이 공급

방식의 설계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언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모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향

성에 입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는 수요자의 편리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기본관점이 수요자에 있고, 이는 결국 수요자의 서

비스 이용 편리성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대안설계의 우선적인 방향은 행정서비

스의 이용 또는 소비에서 수요자의 편리성이 얼마나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

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대안의 다양성이다.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또는 소

비의 편리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공급방식의 다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요

자 맞춤형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도 결과적으로 다양한 공급방식의 적용

이 수반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대안설계에서 맞춤형의 조합만큼

이나 다양한 공급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위의 2가지 방향성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설계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대안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의 효용보다는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을 설계하는데 고려될 검토요소는 매우 다양

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검토요소를 제시하면, 대상

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 등이 될 것이다.

우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필요한 대상서비스에 따라서 대안설계는 

달라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급부서비스와 규제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하나, 이들 서비스 모두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필요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든다면, 정부3.0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의 대표적인 대상사례로 11개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듯이 수요자 맞춤형이 

현저히 요구되는 서비스와 공급 표준형이 상대적으로 타당한 서비스 등 다종한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상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급

이 필요한 서비스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결정할 영향변수이다. 이는 전술한 대상 서

비스가 도출되면, 해당 서비스가 갖는 맞춤형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대체

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방식을 결정할 영향변수는 수요 특성에 따



른 변수와 공급 특성에 따른 변수로 구분된다. 수요 특성에 해당되는 변수들로

는 성별과 연령, 직업, 거주특성 등 수요자 개인의 특성들이 있고, 공급 특성에 

해당되는 변수들로는 행정기술과 대안적 공급기관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향변수들이 단일 또는 복수로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결정하게 되고, 

대안설계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역량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설계에 검토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술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상서비스가 도출되고 

영향변수들이 분석되어도 그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정부역량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제시된 대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의 서비스가 대안선택형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지역에 대안선택형 공급을 위한 적정한 대안적 기관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실현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대안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부역량이 충분한가를 설계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설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요소들은 전술한 바

와 같이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 등이다. 이들 검토요소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설계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은 대안설계에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다.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전체 관장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급의 대상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 특성 또는 공급특성의 주된 

영향변수를 적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공급대안을 선정하며, 마지막으로 선정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 대안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역량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즉,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설계에서 적극적인 

수용 요소로 검토를 하고, 정부역량은 소극적인 제약요소로 검토를 하는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으로는 정부의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서비스의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분절적 공급방식

과 통합적 공급방식 그리고 대안선택 공급방식이 그것이다.

분절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수요 특성 또는 공급 특성에 따라 수

요자별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헌

장제도에서 동일한 민원업무의 제공도 연령을 기준으로 일반인과 노약자로 구분

하여 노약자에게는 민원도우미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공급방식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분절적 공급방식은 수요자의 연령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수요그룹을 세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급방

식을 차별시키는 시스템이다.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가 단일 서비스의 신청으로도 관련서비스를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호주의 센터링크와 

같이 수요자가 단일의 기관에 특정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된 여타의 서비스

들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술

한 분절적 공급방식이 특정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면,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에 초점을 두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직업능력개

발계좌와 같이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훈련기관을 수요자의 선호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정부는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이는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수

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특정서비스 공급기관의 다양화 또는 충분

한 정부역량이 전제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행정서비스의 분절적 공급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의 서비스를 수요 특

성에 따라 차별적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에 기초

하여 분절적 공급모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한다.

우선, 분절적 공급모형의 대상서비스는 복지 및 보건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영향변수를 고려하여 포함이 가능한 대상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 또는 체육 관련 서비스도 복지 및 보건 서비스와 마찬

가지로 영향변수에 따라 차별적 공급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초자

치단체별로 중분류의 단위기능을 대상으로 대상서비스의 도출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 분절적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영향변수는 수요 특성이 지배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

령과 직업, 신분 및 공간 등의 수요 특성을 기준으로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를 분

할할 수 있고, 이처럼 분할된 집단이 보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공급 시스템을 개

발하는 것이다. 

한편, 분절적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제는 특정의 행정서

비스에 대한 전술한 영향변수를 반영한 차별적인 시스템을 발굴하는 것이다. 어

떠한 영향변수가 기준으로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방문서비스, 집중처리시간의 차

별화, 처리인력의 차별화 및 읍면동 위임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다. 다만, 전달체제는 기존의 수요자 중심의 공급방법에서 활용되던 것에서 수요

자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라는 기본취지를 

반영하여 차별화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전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분절적 공급모형의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 특정의 대상서비스별로 수요 특성

인 연령과 직업, 신분, 공간 등의 영향변수를 적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수요자 집



단을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 전달체제를 설계하는 것

이다. 다만, 기존의 사례에서 제시되었던 분절적 공급방식인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에 비해서는 분절의 단위가 한층 심화된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민원도우미제도 등 특정 서비스의 일부대상에 국한된 분

절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수요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분절적 공급방식으

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하였다.

분절적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기본구조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

은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본적으로 대상서비스의 선정과 

영향변수의 적용을 통한 공급방식의 도출 및 정부의 역량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우선, 대상서비스의 선정이다. 대상서비스의 선정은 기초자치단체별 전체 관

장업무를 대상으로 다수의 비동질적 수요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적

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분절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수요 특성에 따

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다수

일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비스관

장 부서별로 해당 서비스의 수요자가 양적 측면에서 다수이고, 질적 측면에서 



이질적인가를 판단하여 여기에 해당되면 분절적 공급방식의 대상서비스로 채택

하는 것이다. 

다음, 영향변수의 적용이다. 앞의 대상서비스 선정과정에서 도출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특성의 영향변수를 적용하여 가장 비중 있게 적용할 변수를 선택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요특성의 변수들은 수요자의 연령, 직업, 신분, 

성별 또는 공간 등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수들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서비스 이용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도출된 대상서비스별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영향변수들을 적용하고, 그 결과 해당서비스의 전체 수요자들을 충분

한 규모로 분절화할 수 있는 영향변수를 선택하거나 모든 변수별로 분절화하는 

대안 등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최적의 공급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역량의 검토이다. 정부역량은 영향변수에 따라 선택된 수요

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

하므로 최종적인 공급모형의 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전술한 

대상서비스 선정과 영향변수의 적용에 따른 공급방식의 결정은 특정의 제한없이 

검토가 가능한 것이지만, 이의 적용을 위한 정부역량은 도출된 대안이 현실성을 

갖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요소이다. 대체적으로 분절적 공급방식의 적용을 위한 

정부역량은 인력과 예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기존의 획일적 공급방식과 

달리 분절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급방식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인력 및 예산의 투입량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도출된 분절적 공급방식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가능

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적 공급방식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종의 서비스를 통합적

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에 기초하여 통합적 공급모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한다.

우선, 통합적 공급모형의 대상서비스는 복지 및 민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전술한 분절적 공급모형과 마찬가지로 영향변수를 고려하여 포함이 가능한 대상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건 서비스 또는 고

용 서비스 등도 복지 서비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통합적 서비스

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한 분절적 

공급과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별로 통합적 공급의 대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통합적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영향변수는 전술한 분절적 공급과 달

리 공급 특성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역량에 해당

되는 행정기술과 전산화 정도 및 협업제도 등에 따라서 통합적 공급의 가능성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통합적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전제요건으로 공급기반인 정부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



와 같은 통합적 공급의 기반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역량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

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통합적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제는 공급기관 기준

으로, 특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내 통합제공과 행정기관간 통합제공 

및 정부-민간간 통합제공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

비스의 종류를 기준으로도 통합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의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합들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통합적 공급방식은 전술한 분절적 공급방식과 

달리 행정기술과 정부의 협업시스템의 개발수준에 따라서 적용대안이 다양화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통합적 공급모형의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 대상서비스를 특정의 수요자가 신

청을 하면, 정부역량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방법의 전달체제를 선택하여 해당 

수요자에게 일괄적으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적 공급방식은 기존에도 다수의 사례들이 개발 및 적용되어 왔다. 앞

의 사례분석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호주의 센터링크 시스템이 대표적인 통합

적 공급방식이다. 호주의 센터링크를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3.0의 추진전

략에서 생애주기형 통합공급이라는 기본모형을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적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기본구조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

은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분절적 공급모형과 마찬가지로 대

상서비스의 선정과 영향변수의 적용을 통한 공급방식의 도출 및 정부의 역량 가

능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우선, 대상서비스의 선정이다. 대상서비스의 선정은 분절적 공급과 마찬가지

로 기초자치단체별 전체 관장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다수가 공통적으로 이용하

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합적 공급방식은 수요

자를 대상으로 다종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수

의 수요자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을 보유할 때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서비스관장 부서별로 해당 서비스의 수요자가 양적 측면에서 다수이고, 

질적 측면에서 동질적인가를 판단하여 여기에 해당되면 통합적 공급방식의 대상

서비스로 채택하는 것이다. 

다음, 영향변수의 적용이다. 분절적 공급방식과 달리 앞의 대상서비스 선정과

정에서 도출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특성의 영향변수를 적용하여 가장 비중 

있게 적용할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급특성의 변수들은 행정기

술과 행정전산화 및 협업제도 등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수들에 따라

서 공급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도출된 대상서비스별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공급특성의 영향변수들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외의 유사사

례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통합적 공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역량의 검토이다. 정부역량은 전술한 분절적 공급방식과 마

찬가지로 영향변수에 따라 선택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방식이 현실적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다만, 

전술한 분절적 공급방식과 달리 통합적 공급방식에서는 대상서비스에 대한 영향

변수의 적용에서 일정수준 정부역량에 대한 사전 검토가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공급특성의 영향변수가 기본적으로 현재시점에서 정부

가 보유한 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향변수의 적용과정에서 정부역량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술한 정부역량도 동일시점에

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검토는 반드시 수

반될 필요가 있다.

행정서비스의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다양한 공급대안의 설정

을 통해 수요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개념에 기초하여 대안선택 공급모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한다.

우선, 대안선택 공급모형의 대상서비스는 복지 및 보건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

되, 전술한 여타의 공급방식들과 마찬가지로 영향변수를 고려하여 포함이 가능

한 대상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타의 공급방식들

과 달리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정부 외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쟁적 

대안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대상서비스의 범위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러함 점들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들로는 교육 

및 문화 등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다음, 대안선택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영향변수는 전술한 통합적 공급과 

마찬가지로 공급 특성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특정 서



비스의 공급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역량이나 정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대안선택 공급이 결정되

기 때문이다.

한편, 대안선택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제는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우처와 계약제, 민간위탁, 재단법인 등이 있다. 다만, 

전술한 바이기도 하지만, 대안선택 공급을 위한 대안들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서 광범위하기도 하고 협소하기도 하다. 이와 같은 대안들은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기관이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대안선택 공급모형의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대상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기관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양한 공급대안을 제시하고, 수요자가 최적의 대

안적 전달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모형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대안선택 공급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기본구조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앞의 두 가지 모형인 분절적 또

는 공급적 공급방식과 마찬가지로 대상서비스의 선정과 영향변수의 적용을 통한 

공급방식의 도출 및 정부의 역량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우선, 대상서비스의 선정이다. 대상서비스의 선정은 통합적 공급방식이 아닌 

분절적 공급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선정되어야 한다. 즉, 기초자치단체별 전체 관

장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다수가 비동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다양한 공급대안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절적 공급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간주된다. 다만, 그와 같은 다양한 공급방식이 분절적 공급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수요 특성이 아니라 공급특성에 기초한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관장 부서별로 해당 서비스의 수요자가 양적 측면에서 다수이고, 

질적 측면에서 이질적인가를 판단하여 여기에 해당되면 대안선택 공급방식의 대

상서비스로 채택하는 것이다. 

다음, 영향변수의 적용이다. 대안선택 공급방식에서 영향변수의 적용은 전술

한 통합적 공급방식과 동일하다. 즉, 도출된 대상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특성의 

영향변수를 적용하되, 공공대안이나 민간대안 등의 존재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전술한 통합형 공급방식과 달리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대안존재가 관건이고, 이에 기초하여 공급방식의 다양화가 결정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출된 대상서비스별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공급특성의 

영향변수들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외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선택 공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역량의 검토이다. 대안선택 공급방식에서도 정부역량은 전술

한 통합적 공급방식과 마찬가지로 영향변수에 따라 선택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

스공급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통합적 

공급방식과 마찬가지로 대상서비스에 대한 영향변수의 적용에서 일정수준 정부

역량에 대한 사전 검토가 수반된다. 뿐만 아니라 전술한 통합적 공급방식과 마

찬가지로 대안선택 공급방식의 정부역량도 동일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차

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검토는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분절적 공급모형과 통합적 공급모형 및 대안선택 

공급모형 등은 실제의 활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방식은 분절적 공급모형과 통합적 공급모형 및 대안선택 공급모형의 

각각을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공급모형에 적합한 대상서비스

를 선정한 이후 해당 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수요 또는 공급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공급모형을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하나 이

상의 공급모형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연계활용은 분절적 공

급모형과 대안선택 공급모형의 연계 또는 통합적 공급모형과 대안선택 공급모형

의 연계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대안선택 공급모형은 기본적으로 공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기초로 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특성이 반영되는 분

절적 공급모형과 통합적 공급모형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때로는 필요하기

도 하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대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관련기관간 협업이 적정수준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협업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동이용 정보를 현재의 249종에서 

349종으로 그리고 이용기관을 343개에서 400개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계획의 추진수준에 따라서 전술한 대안의 일부가 가시

화될 수 있다. 따라서 범정부적인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행정기고나 내부적인 또는 지역적인 단위의 정보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시

스템적 지원이 조기에 수반될 필요가 있다.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술한 정보공유에 더하

여 수요자 유형별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분절적 공급방식이나 통합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요건으로 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체계

적으로 분류 및 축적되어서 실제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선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요자 유형별 맵의 구축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별로 추

진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력 또는 예산의 충분한 지원이 수반

되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의 개별적 필요성 또는 의지에 따라서 수준의 편차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수요자 유형별 맵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동시에 추

진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확보된 정부3.0의 시책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정부3.0의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시대적인 경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정부개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

부의 출범 2년이 목전임에도 여전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중

앙정부 차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공급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정보 및 지식의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기본모

형을 설계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적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

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공급에 기초를 두되, 수요

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근거로 맞춤형의 대안을 보다 심화시킨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수연구들은 수요자 중심행정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의 패러다임 변화

에 초점을 두었을 뿐 수요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의 구체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공급 대비 격차를 살펴보았다. 시･군 및 자치구의 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대상과 영향변수 및 현재

의 공급실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계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수요자 

및 서비스내용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수가 획일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 공급방식도 전반적으로 관련법제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신청과 



신청확인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일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획일성을 탈피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들

이 대부분 공급 특성의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

스공급이 공급 특성보다는 수요 특성에 의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차별적 공급방식은 공급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구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도

입 및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를 비

롯한 각계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

대안 모색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서비스공급의 초점

을 수요자의 특성 또는 편의에 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서비스 공급

에서는 정부가 가지는 다양한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한계적 조건들보다 

우선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급방식의 개선을 도모하

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의 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수요자의 결정권은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라 생산과정 또는 공급과정 등으로 

차별화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공급방식들과 달리 수요자의 결정

권의 수용이 당연하고도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분

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기조 자체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수요

자 중심행정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공급방식의 상황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공급방식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현실적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변

경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이는 공급방식의 기조를 수요자 중심에 두

되, 실제 수요자가 보유한 상황의 차별성에 따라 시스템 설계의 탄력성을 보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술한 실태분석과 외국사례의 고찰을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공급의 정책대안으로 3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 맞춤

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들의 검토방법은 대상서비스와 영향

변수는 수용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역량은 제약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3개의 모형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분절적 공급방

식과 통합형 공급방식 및 대안선택 공급방식이 그것이다. 첫째, 분절적 공급방식

은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수요 특성 또는 공급 특성에 따라 수요자별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절적 공급방식은 수요자의 연령

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수요그룹을 세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급방식을 차별시키는 시스템이다. 둘째,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

정의 수요자가 단일 서비스의 신청으로도 관련서비스를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

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전술한 분절적 공급방식이 특정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

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에 초점을 두

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공급

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제

시하고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특정서비스 공급기관의 다양화 

또는 충분한 정부역량이 전제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대안

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업의 기반이 구축되고, 수요자 유형별 맵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대안들을 실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

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기능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기본적으로 



수요특성 또는 공급특성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서비

스 공급시스템의 변경 또는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시스템

의 변경이나 조정을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

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관

장하는 다수의 사무가 중앙정부가 위임한 위임사무이고, 공급방법 역시 중앙정

부의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공급의 최적모형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자

치단체로 충분히 이양되는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직접적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모형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에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도 본 연구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방문했던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마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

급의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 책자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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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uilding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in Local Governments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is a trend of the times based on the 

paradigm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well as the government reform of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Despite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launched nearly 

two years,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still hasn't been progress. This is a 

result that was not accompanied by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enough support of 

both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the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at 

local government level.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design a basic model of the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and improve ease of application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and a study of the foreign cases,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policy alternative is presented in three models. Basically, 

designing an alternative for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has to be 

accompanied careful consideration about target service, influence variable, and 

government capability. Specifically, the target service and influence variable need to be 

studied in acceptable aspects and government capability needs to be studied in 

constrained aspects. On the basis of such study results, three models are possible as 

the alternatives about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The three models are 

segmental, integrated, and alternative selection supply system. The segmental supply 

system means that specific administrative services are supplied differently for customer, 

depending on demand characteristics and supply characteristics. The integrated supply 

system means that a certain customer can handle related services at the same time 

even applying only a single service. The alternative selection supply system means 

that the customer is intended to select voluntarily after presenting a method for 

providing a specific service variously.



However, in order to promote policy alternative effectively, the base of 

collaboration is built and a map for customer types must be built. Also, positive 

support should be accompanied in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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